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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치러진 2024 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인들의 선택은 “현상유지”와 

“세력삼분화”였다.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대만 정치사상 최초로 민진당의 3 연속 집권이 이뤄졌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제 1 야당인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집권당이 최초로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다. 전통적 

양대 정당 구조가 약화되면서 의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 3 세력인 

대만민중당(이하 민중당)의 협조가 필요해졌다. 입법 과정에서 민진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대만 신정부의 국정 장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를 ‘미중 대리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선거 결과는 대만 내에 양안관계에 

대한 거대 담론보다 민생과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대만 여론지형에서 친중 세력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정권을 되찾으려는 

국민당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고, 향후 대만 정치에서 양안 위기 극복의 해법은 

표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진당이 3 연속 집권함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한다면,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것이다. 한국은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노력이 중국의 

반발을 야기해 한중관계가 악화되거나, 혹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문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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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에 방점을 두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문제에 다음과 같이 접근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둘째,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협력국과 의사소통을 확대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의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한국이 우선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집중해야 오히려 대만해협 위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발언보다는 지역 평화와 평화 공존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대만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지라도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입장 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변화와 향후 정책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선거 결과와 그 함의: 지정학적 긴장 속 ‘현상유지’와 ‘세력삼분화’   

지난 1 월 13 일 치러진 대만 선거에서 현임 부총통이자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당주석인 라이칭더 후보가 득표율 40.05%을 얻으며 대만 총통에 당선되었다. 제 1 야당인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 후보가 33.49%, 제 2 야당인 대만민중당(이하 민중당) 후보가 

26.46%를 기록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 사이의 

득표율 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2020 년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득표율 

57%로 당선되었던 것에 비하면 라이 당선자의 득표율은 17%가 낮아진 것으로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 총통이 되었다.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총 의석수 113 석 중 국민당이 52 석, 민진당이 51 석, 민중당이 

8 석, 무소속이 2 석을 얻었다. 국민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과반 의석인 57 석을 넘기지 

못함으로써 대만의 전통적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민진당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회의 주도권을 

쥐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적 양대 정당 구조가 약화되면서 의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 3 세력인 민중당의 협조가 필요해졌고 입법 과정에서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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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적으로는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여당인 민진당이 대만 최초 3 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고, 제 1 야당인 국민당이 의회 내 다수당이 되면서 집권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최초의 선거가 되었다.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과거 대만 역대 대선 및 총선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 선거 결과는 이례적이다. 역대 대만 총통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는 거의 

대부분 총통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고1 총통을 배출한 집권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진당과 국민당 양대 정당 어느 쪽도 과반의 지지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제 2 야당인 민중당이 의회에서 

8 석을 얻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진당이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잃으면서 지난 2 월 1 일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입법위원이 입법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 민진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신정부의 국정 장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민진당의 집권 8 년에 대한 만족도,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 후보에 대한 호감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종합적 판단이 선거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작년 12 월 말 대만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대만인들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 

민진당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 스캔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 세대간 분배 불균형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분기점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한 국민당과 민중당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었다. 단일화가 

무산되었지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당 후보의 ‘팬덤’이 확고한 양상을 보였고 

민중당이 선거 막판까지 사표 방지 심리를 차단했다.  

결론적으로 집권당인 민진당은 정권을 지속하게 되었고, 제 1 야당인 국민당은 의회 내 

다수당이 되었으며, 제 2 야당인 민중당은 향후 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만인들의 선택은 

‘현상유지(status quo)’와 ‘세력삼분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4 

<표 1> 역대 대만 총통선거 투표율 및 주요 정당 후보자별 득표율(1996-2024) 

 1996 년 2000 년 2004 년 2008 년 2012 년 2016 년 2020 년 2024 년 

총투표율 76.04% 82.69% 80.28% 76.33% 74.38% 66.27% 74.90% 71.86% 

국민당  
54.00% 

(리덩후이) 

23.10% 

(롄잔) 

49.89% 

(롄잔) 

58.44% 

(마잉주) 

51.60% 

(마잉주) 

31.04% 

(주리룬) 

38.61% 

(한궈위) 

33.49% 

(허우유이) 

민진당 
21.13% 

(펑밍민) 

39.30% 

(천수이볜) 

50.11% 

(천수이볜) 

41.55% 

(셰창팅) 

45.63% 

(차이잉원) 

56.12% 

(차이잉원) 

57.13% 

(차이잉원) 

40.05% 

(라이칭더) 

제 3 당 

14.90% 

(린양강, 

무소속) 

36.84% 

(쑹추위, 

무소속) 

없음 없음 

2.76% 

(쑹추위, 

무소속) 

12.83% 

(쑹추위, 

친민당) 

4.25% 

(쑹추위, 

친민당) 

26.46% 

(커윈저, 

민중당) 

* 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저자 작성 

 

<표 2> 역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총선) 투표율 및 주요 정당별 득표율(1995-2024) 

 1995 년 1998 년 2001 년 2004 년 2008 년 2012 년  2016 년 2020 년 2024 년 

의석수 164 225 225 225 113 113 113 113 113 

투표율 67.81% 68.31% 66.31% 59.35% 58.72% 74.72% 66.58% 75.13% 72.08% 

국민당 
85 석 

(51.83%) 

123 석 

(54.67%) 

68 석 

(30.22%) 

79 석 

(35.11%) 

81 석 

(71.68%) 

64 석 

(56.64%) 

35 석 

(27.40%) 

38 석 

(33.62%) 

52 석 

(46.02%) 

민진당 
54 석 

(32.93%) 

70 석 

(31.11%) 

87 석 

(38.67%) 

89 석 

(39.56%) 

27 석 

(23.89%) 

40 석 

(35.40%) 

68 석 

(67.12%) 

61 석 

(53.98%) 

51 석 

(45.13%) 

제 3 당 

신당 

21 석 

(12.80%) 

무소속 

12 석 

(5.33%) 

친민당 

46 석 

(20.44%) 

친민당 

34 석 

(15.11%) 

무당단결

연맹 3 석 

(2.65%) 

친민당 

3 석 

(2.65%) 
시대역량 

5 석 

(4.11%) 

민중당 

5 석 

(4.42%) 
민중당 

8 석 

(7.08%) 
대만단결 

연맹 3 석 

(2.65%) 

무소속 

5 석 

(4.42%) 

* 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저자 작성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은 ‘(대만) 민주주의와 (중국) 독재 사이의 선택’, 국민당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을 선거의 프레임으로 내세움으로써 이번 선거를 ‘미중 대리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내에 양안관계에 대한 거대 담론보다 민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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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대만 

여론지형에서 친중 세력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2020 년 선거만큼 ‘2019 년 홍콩 사태’의 음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폭력적 이미지에 대한 반발이 대만의 민심 속에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0 년 총통선거 과정에서 민진당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폭력적인 

진압을 계기로 중국과 일국양제(一國兩制)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자 “지금의 홍콩이 미래의 

대만(今日香港, 明日臺灣)”이라는 구호와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리한 입지를 뒤집고 선거에 

승리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 역시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선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중국 체제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감을 자극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2020 년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얻은 57%의 

득표율에 비해 17% 낮은 표를 얻으며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국의 무력 공세가 선거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중국과의 화해와 협력 담론이 힘을 잃으면서, 양안 대화와 협상을 위한 출구 역할을 

해 왔던 ‘92 컨센서스(1992 Consensus, 九二共識)’3가 유명무실화된 것도 주목할 현상이다.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가 양안관계를 선거의 주요 프레임으로 내세운 것에 대만 유권자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선거 기간인 2023 년 12 월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 Apple Daily) 창립자 지미 라이(Jimmy Lai)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2020 년 선거와는 달리 여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대만의 안보 불안 정서에 호소했던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도 중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92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중화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92 

컨센서스를 수용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4 중국 당국이 92 컨센서스 

수용을 양안 간 대화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장은 대만 내 여론지형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 역시 중국과의 교류 유지를 위해 

“5 개 상호(五個互相: 상호인식, 상호이해, 상호존중, 상호협력, 상호양보)” 원칙을 제시했지만, 

중국과의 실용적인 교류와 협력이 92 컨센서스 수용보다 중요하다면서 92 컨센서스와 거리를 

두었다.5  

이러한 추세가 대만 유권자들이 대만 독립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공산당은 현 집권당인 민진당을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지난 8 년여간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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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단절해 양안 간의 긴장감을 높여 왔고, 선거 기간 군사적 도발과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은 대만 유권자들이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관계에 대해 설정한 ‘현상유지(status quo)’라는 전략적 방향을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정치에서 양안 이슈로 대만 내부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이 대만 내에 형성되었고, 앞으로 대만 선거에서 

‘하나의 중국’ 혹은 ‘일국양제’와 같은 담론이 설 자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미국을 믿지 

못하지만 중국을 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아포리아(aporia)적 

상황 인식이 미중 간 명확한 선택을 유보하고 현상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3 세력인 민중당의 약진은 대만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독재, 평화와 전쟁 등 양안 담론에 

집중한 양대 정당에 피로감을 느끼고 대만 내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양안문제에 대한 대만의 주류 여론은 이미 현재 

상태가 독립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 내에 대중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정권을 되찾으려는 

국민당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고, 향후 대만 정치에서 양안 위기 극복의 해법은 

표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강 상태에 들어간 대만문제 

선거 전부터 민진당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반발을 고려해 만약 이번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국이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선거 전후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국-대만-중국 간의 입장 차와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한달여가 지난 현재 대만문제는 소강 상태로 

들어간 듯 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미국, 대만, 중국이 대내외적 문제로 대만해협의 안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1.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 

미국은 선거 전후로 라이칭더 당선자에게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며 대만해협 위기를 

고조하기보다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 및 대만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하고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대만 미국대표부에 해당) 회장을 맡고 있는 로라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는 지난 10 월 미국이 베이징과 타이베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현상(status 

quo)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6 작년 11 월 말 민주당 정부에 양안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제시카 첸 와이스(Jessica 

Chen Weiss), 토머스 크리스텐슨(Thomas J. Christensen ) 등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평화적인 해법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진당이 1991 년 당헌에 삽입한 대만독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7 당선 직후 바이든(Joe Biden) 대통령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8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이 11 월 대선을 앞두고 라이 당선자가 

중국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라이칭더의 당선에 만족할 것이다. 라이 당선자가 차이잉원 정부의 신중한 양안 

정책을 계승하고 대만의 국방력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11 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유럽과 중동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에서 또 다른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치외교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체제인 대만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지만, 라이칭더가 천수이볜(陳水扁, 2000-2008 년 집권) 총통처럼 돌발적으로 

양안 갈등을 유발해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대만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2. 대만 독립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민진당 

라이칭더는 서민 출신의 본토주의 엘리트로 대만독립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민진당 내 핵심 

파벌 신조류파에 속해 있으며 민진당의 적자이자 대만 독립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다. 그는 

“대만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대만은 이미 독립 상태에 있다”고 발언하며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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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지향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왔다.9 그러나 라이칭더는 선거 기간 대만 내 

중도층의 표심을 얻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논조를 완화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퍼 “트러블 메이커”라는 지탄을 받은 천수이볜 총통과 달리10 온건하고 신중한 

양안정책을 유지해온 차이잉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11 양안 정책과 

관련하여 국방력 강화와 현상 유지를 핵심 노선으로 내세웠다.12  

라이칭더는 5 월 취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대만 내 상황으로 단기간에 대만의 공식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진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당-민중당 연합의 견제, 혹은 민중당에 대한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정국 주도의 관건은 민진당과 국민당 중 어느 

쪽이 캐스팅 보트를 쥔 민중당의 협력을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 이념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민중당이 어느 당과 협력할 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 신정부는 여러 정책과 법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만 여론이 양안관계가 전쟁으로 비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제 월간지 

『원견(遠見)』이 2023 년 9 월에 실시한 ‘2023 년 양안 평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13 대만인들의 

59.5%(영구적 지지 27.6%, 현재 지지 및 향후 재평가 31.9%)가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한 46.2%가 양안 당국 간 대화를 희망한다고 답했고, 74.4%는 양안 간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만인들이 대만의 법적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상태가 이미 독립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 정부가 독립을 모색하며 중국을 자극해 양안 간 긴장을 높이기보다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미국의 입장에 더해 대만 여론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라이칭더 정부 취임 

이후에도 대만 내에 대만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 오히려 

과반수의 득표율 획득에 실패한 민진당은 집권 초기 대만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오히려 국내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민중당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국내정치적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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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동시에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과 같이 “탈중국화” 움직임을 지속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민진당에 대한 적대감으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중국은 차이잉원이 집권한 지난 8 년여 동안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을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모든 대화 채널을 단절해왔다. 선거 기간 라이 당선자는 이러한 양안의 긴장 국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시진핑(習近平)과의 만남을 갖고 싶다”거나 “중국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등하게 교류하겠다”는 나름의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14 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고 단호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라이 후보가 “트러블 메이커”이자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고, 천수이볜이나 차이잉원과 달리 집권 전부터 

이례적으로 그를 기명 비판했다.15  

선거 결과가 나온 1 월 13 일 밤 베이징은 신속하게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을 통해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만 선거의 결과는 민진당이 주류 

여론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이번 선거로 

양안관계의 기본 구조와 발전 방향이 바뀔 수 없다… 조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며 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할 ‘92 컨센서스’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의 분열적 행동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 대만의 관련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과 함께 양안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양안의 통합과 발전을 심화할 것이다…”고 

발표했고,16 연이어 중국 외교부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대만독립’의 분열적 

행위에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안전핀이다…”라고 발표했다.17 베이징은 이미 라이 총통 당선자와 샤오 부총통 당선자의 

조합을 “가장 위험한 조합”으로 평가하고18 어떤 대화와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을 밝혔기 때문에, 

라이칭더 정부가 획기적인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 양안 간의 대화 채널이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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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됐다. 선거가 끝난 이틀 뒤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나우루(Nauru)가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차이잉원 총통 집권 8 년간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공세로 인해 수교국이 24 개국에서 13 개국으로 줄어든 대만 입장에서 이러한 단교 조치는 

매우 뼈아픈 결과일 것이다.  

베이징이 과거 민진당이 집권했던 천수이볜 정부 시기나 차이잉원 정부 시기와 같은 

“관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세적 태도를 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베이징은 

이미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 당선자들에 대해 “분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끝냈고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대만에 대해 이렇게 

신속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의 통치 

정당성 확보와 국내 결집을 고려한 행위이기도 하다.  

앞으로 중국의 대만 정책은 최대한 대만 내부 여론을 분열시켜 지방 선거까지 라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4 년 뒤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대만의 양안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라이칭더의 당선에 불만을 품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공세를 통해 라이칭더가 양안과 국제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양안관계 경색의 책임을 

민진당 정부에 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9 일례로 중국 상무부는 

선거 직전인 1 월 9 일 중국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내의 농수산물,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20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취할 

중요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2022 년 8 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응을 참조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하여 대만을 

교란하고, 군용 드론과 정찰 풍선으로 대만 영공을 침입하거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발동하는 등 회색지대(gray zone) 분쟁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양안 간에는 다양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데, 중국은 정보전, 군사 훈련,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거나 대만을 방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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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없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을 펼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 강압과 대대적인 회색지대 전술에 기반한 대만해협 긴장 

조성을 통해서 민진당이 양안관계를 해치는 원흉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정책 제언 

상술했듯이 민진당이 3 연속 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대대만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위기와 사회 불안정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결집과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대만과의 통일이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 뿐 아니라 대만의 협력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며 대만의 

외교 공간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한다면,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대만해협과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한국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하고 이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루 4,452 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전쟁이 발생해 해상교통로가 막히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렇게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노력이 중국의 

반발을 야기해 한중관계가 악화되거나, 혹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문제보다 

대만문제에 방점을 두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만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부적으로 대만문제 관여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만해협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대만문제를 양안 간의 문제나 미중 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대만해협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대만이나 인근 지역의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대만해협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대만해협 유사사태 시 한국의 역할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대만해협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중국의 요청과 상관없이 미국 및 역내 미 동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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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핵위협을 감행해 중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2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둘째,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협력국과 의사소통을 확대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러한 

입장차가 부각된다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국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국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의 안정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의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한국이 우선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대만해협 위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직접적인 군사지원이 아니라 대만해협과 관련한 공동성명 참여 등으로 관여의 정도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발언보다는 지역 평화와 평화공존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대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한중 간에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한국의 국익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대만문제를 내정문제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과 관련된 발언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은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을 암시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만해협의 현상 

지지’, 혹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지지’ 등 지역 평화와 평화공존에 입각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만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지라도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대만과의 학술 교류 확대를 통해서 대만해협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중 대리전이라는 말이 회자됐지만, 이번 총통 선거 결과를 볼 때 민진당이 

미국을, 국민당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만문제는 미국, 중국, 대만 

3 각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다. 상술했듯이 대만 내 정치구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 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변화와 향후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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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한국-대만 간 학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격려하고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대만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1 2000 년도 선거에서 쑹추위(宋楚瑜)는 국민당 소속이었으나 리덩후이(李登輝), 롄잔(連戰)과의 

갈등으로 국민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롄잔과 쑹추위가 얻은 득표율이 거의 60% 가깝기 

때문에 당시 당내 분열이 아니었다면 국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超過六成民眾希望政黨輪替？ 賴清德發言人親自解讀民調”, 臺灣聯合新聞網 , 2023.11.01., 

https://udn.com/news/story/6656/7544814.  

3 ’92 컨센서스’는 1992 년 11 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가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일중각표(一中各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지만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에 따른다)’ 원칙이 핵심이다. 중국은 ‘일중’에 

방점을 두고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각표’를 강조해 왔다.  

4 “KMT's Hou backs '1992 consensus that conforms with ROC Constitution'”, Focus Taiwan, 

2023.07.04.,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307040017.  

5 “柯文哲：相比“九二共识”善意交往更重要”， 聯合早報, 2023.06.28.,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30628-1408739.  

6 “US firmly supports status quo for Taiwan-China relations, says AIT chair”, Taiwan News, 

2023.10.20.,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5024122. 

7 Bonnie S. Glaser, Jessica Chen Weiss, and Thomas J. Christensen, “Taiwan and the True Sources 

of Deterrence: Why America Must Reassure, Not Just Threaten, China”, 2023.11.30., 

https://www.foreignaffairs.com/taiwan/taiwan-china-true-sources-deterrence. 

8 "U.S. does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Biden says" , Reuters, 2024.01.13., 

https://www.reuters.com/world/biden-us-does-not-support-taiwan-independence-2024-01-

13/#:~:text=WASHINGTON%2C%20Jan%2013%20(Reuters),party%20a%20third%20presidential%20

term.  

9 “賴清德：務實認定台灣已是主權獨立國家 沒必要再宣布獨立”, 臺灣中央通訊社, 2023.01.18., 

https://www.cna.com.tw/news/aipl/202301180224.aspx. 

10 천수이볜 총통은 2006 년 중국과의 통일에 대비해 만들어진 총통 자문기구인 국가통일위원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시인 통일 강령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당시 백악관으로부터 “트러블 메이커”로 불렸다.   

                                                

https://udn.com/news/story/6656/7544814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307040017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30628-1408739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5024122
https://www.foreignaffairs.com/taiwan/taiwan-china-true-sources-deterrence
https://www.reuters.com/world/biden-us-does-not-support-taiwan-independence-2024-01-13/%23:~:text=WASHINGTON%2C%20Jan%2013%20(Reuters),party%20a%20third%20presidential%20term
https://www.reuters.com/world/biden-us-does-not-support-taiwan-independence-2024-01-13/%23:~:text=WASHINGTON%2C%20Jan%2013%20(Reuters),party%20a%20third%20presidential%20term
https://www.reuters.com/world/biden-us-does-not-support-taiwan-independence-2024-01-13/%23:~:text=WASHINGTON%2C%20Jan%2013%20(Reuters),party%20a%20third%20presidential%20term
https://www.cna.com.tw/news/aipl/20230118022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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